
27-2. 인천고등법원 유치

▸신규여부 신규 계속   ▸사업시기 임기내 임기후   ▸예산투자 예산 비예산   ▸사업주체 인천시 국가 민간

○ 정책목표

   -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천시민의 사법적 권리 향상

   - 우수한 법률 인력 양성 기반 마련, 사법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확대 등

    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

○ 필요성

   -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

     ․ 인천지법 관할(인천·부천·김포) 인구는 10년간 7.7% 증가(‘11년 393만명→’20년 424만명)

     ․ 사업체(‘13년 25만개→’19년 30만개) 및 종사자(‘13년 123만명→’19년 144만명) 증가

     ․ 인천고법 항소심 건수(인천고법 설립 가정 시, ‘20년 기준)는 대구고법보다 많음
* 서울 18,815건, 수원 3,540건, 부산 3,592건, 광주 2,532건, 대전 2,277건, 인천 1,844건, 대구 1,812건

   - 서울고법 비대화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(재판청구권, 평등권)
*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 : 서울 109.1, 부산 45.7, 광주 43.8, 대전 41.1, 수원 41.0, 대구 35.8

   -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서울고법까지 이동 시 장시간 소요
      * 대중교통 96.1분(강화 171.8분), 승용차 71.5분(강화 94.5분) / 옹진군 2일

○ 추진실적

   - 2022. 7. ~ 9. : 연구용역*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개최
*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(인천연구원, 48,500천원, 2022. 4. 8. ∼ 10. 7.)

   - 2022. 10. :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한 유치 타당성 언론 홍보(신문보도 42건, 방송 2건)

○ 향후 추진계획

 •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* 통과 지속 건의
*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’20. 6월 지역국회의원 발의)

 •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인천고법 유치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회 및 정부기관 

   방문, 대시민 홍보 

 • 지역정치권, 법조계,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천고법 유치 활동(서명운동, 

   토론회 등) 추진



 • 추진일정

세부 추진상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

인천고법 유치 홍보
(국회 및 정부기관 방문, 대시민 홍보 등)

시민 서명운동, 토론회 등

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

 •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 단위 건/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시민 서명운동 % 100 100만명
토론회 등 회 5 1 2 2
유관기관 협의(국회 및 정부기관 방문 등) 회 6 4 2 2

 • 재정투자 : 비예산

 • 중앙정부 등 협조(제도, 재정, 권한 등)

   - (제도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 추진

   - (재정) 인천고법 설립 시 소요될 국가재정 검토 및 반영

○ 미래의 모습(기대효과)

   -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관련 시간적·경제적 비용 절감 등 

시민의 사법편리성 증대  

   - 국가 사법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법의 지방분권 체계 강화

 

☎ 법무담당관 김관철 440-5008  송무팀장 신소영 2291   담당자 서아연 2292, 임지연 2294


